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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 추진 배경 

○ 분단 이후 단절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할 경우,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 지역이 되어 경제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으

로 전망 

- 남한은 대외적으로 물류비용이 감소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부 축 중심 개발에 따른 국

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활용. 북한도 남한과 경협을 통해 국

가 신뢰도가 향상되고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중국은 동북 3성과 몽골,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지경학적 지원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

골의 초원의 길 등 국가사업과 접경지역 개발을 촉진

□ 문제의 제기

○ 경협을 통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남한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감소 규모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남

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 통일비용은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의미. 일반적으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반도 통일비용

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과잉 

추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의 통일비용 영향력은 분단비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단비용은 한반도가 분단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편익과 손실을 감안한 비용으로써, 남북한뿐만 아니라 직·간접

적으로 연관된 나라에서도 분단비용이 발생. 이러한 분단비용 절감을 통해

서 통일비용이 상쇄될 수도 있음

- 분단비용은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나 사회경제적 연계성에 따라 달

라진다는 점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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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과 방법

○ 이 연구에서는 (1) 남한·북한·중국 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CGE 모형

(2021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기반 확장 모형)과 (2) 남한·북한·중

국·일본 4개국 21개 지역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

사업이 한반도 통일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2021년 통일ㆍ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연계 연구로서 선

행 연구 자료 및 성과물 일부를 활용

- 국가 단위 분석 대상은 남한, 북한 및 중국임

- 지역 단위 분석 대상은 중국 7개 지역(동북, 화북, 화동, 화남, 화중, 서

북, 서남), 일본 9개 지역(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추부, 킨키, 추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남한 4개 지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

권) 및 북한 등 21개 지역임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이 

통일 비용에 미치는 영향 

(2022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구

내용

·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의 동북아시아 

통일비용 효과

· 북한 아시아 하이웨이의 

남한· 북한· 중국 경제 

성장 효과

연구

대상

· 중국(7개 지역), 남한(4개 

지역) 및 북한

· 일본(9개 지역) 

· 중국, 북한 및 남한

<2021년 및 2022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구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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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 연장(km)
비용

(억 원)

도

로

서부축

문산-개성 22 7,370

개성-평양 161 20,608

평양-안주 58 7,424

안주-정주 21 7,035

정주-신의주 105 35,175

동부축

거진-고성(북) 19 2,584

고성-원산 89 12,104

원산-함흥 115 16,905

함흥-김책 189 27,783

김책-청진 164 24,108

청진-라선 45 6,615

라선-온성 79 11,613

철원-평강(남) 6 882

철원-평강(북) 14 2,058

평강-원산 82 12,054

계 1,169 194,318

<분석 대상 사업>

자료: 서종원 외(2019),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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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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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1) 통일비용 

□ 통일비용 개념

○ 남북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로 인해 199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함. 통일비용

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나, 협의의 통일비용은 남북한의 통합

을 위해 남한지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로 인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

연구자 통일비용 정의

현대경제연구원

(2010)

통일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시

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승현, 김갑식

(2010)

통합 이후 피통합측의 경제·사회 수준을 통합 측에 걸

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비경제

적 비용

조동호(2011)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남한지역이 지불하지 않

아도 되었을 것이나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북한지

역에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남한지역의 경제적 손실

통일연구원(2011)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

회문화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김재영(2015)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통일한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

켜 나아가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

이헌영(2017)

경제통합이 가능한 수준까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

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북한 경제를 재건하

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통일비용 정의>



- 6 -

○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비용의 정의와 북한의 목표소득 수준, 목표소득 달

성 기간, 통합시점, 통합방식 등 연구자의 가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 남한 대비 북한의 목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목표소득 달성 기간이 

짧을수록, 점진적 통합보다는 급진적 통합의 비용이 높게 나타남

○ 비용 산출 방법론에는 주로 목표소득방식과 항목별 추정방식이 사용되며, 

재정능력접근법1) 등이 적용되기도 함

- 목표소득방식은 남북한 간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목표 소

득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임. 장기적 관점에

서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대북 투자비를 산출할 수 있으나, 추정방식

의 가정이 완전경쟁시장이나 생산요소의 완전 균형 또는 다른 국가의 

자본계수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른 투자비 추정

에 한계가 있음

- 항목별 추정방식은 통일과정에서 야기되는 항목별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임. 구체적인 통일비용에 따른 재원 마련 전략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항목별 비용을 각각의 가정을 두어 개별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에서 결과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음

- 재정능력접근법은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통

일비용의 지급 능력으로서 통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임. 

이는 공공부문이 지출할 수 있는 통일비용을 산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

으나, 비용 항목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목표소득방식 관련 문헌

○ 신창민(2007)은 2015년~2030년간 5년 단위로 통일 시기는 가정하고, 소득

조정 기간은 8~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함

- 소득조정 기간의 적정기간을 10년으로 제시한 결과, 통일시점이 늦춰

질수록 통일비용은 2015년 9,171억 달러에서 2030년 14,138억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북한이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

른다는 가정에서 통일비용을 추산함

-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000달러, 7,000달러, 10,000달러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각각 약 1,570억 달러, 4,710억 달러 및 7,065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함

1) 조현주(2012) 통일비용·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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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2014)은 2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1,251달러에서 10,000

달러로 상향되는 데 필요한 통일비용을 추정함

- 분석 결과, 약 5,0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이 

중 주요 인프라 개발 재원 규모는 약 1,750억 달러, 산업부문 투자 재

원 규모는 약 350억 달러로 추정함

○ 국회예산정책처(2015)는 2016년부터 2025년 통일 준비 기간 동안 세 가지 

시나리오(현 상태 유지, 인도적 지원 확대, SOC 전면적 협력)를 가정하여 

2026년 통일 후 50년 동안의 통일비용 규모를 추산함

- 현 상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50년 동안 통일비용의 총규모는 

4,822조 원(연평균 96조 원), 식량 및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때

는 3,100조 원(연평균 80조 원), SOC 전면적 협력 시 2,316조 원(연평균 

68조 원)인 것으로 분석함

○ KDB 미래전략연구소(2017)는 성장 회계모형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에 필요

한 투자비용을 추정함

- 20년 후 북한의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 달러(남한의 약 30%)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6,215억 달러(705.1조 원)의 통일비용이 소요

기관

(년도)

통일시점

(조정 기간)
비용 가정

신창민

(2007)

1. 2015

2. 2020

3. 2025

4. 2030

(10년)

1. 9,171억 달러

2. 10,604억 달러

3. 12,379억 달러

4. 14,138억 달러

· 남북 지역간 1인당 소득격차가 

1/2로 축소

· 자본계수: 2.2 

현대경제

연구원

(2010)

(10년)

1. 1,570억 달러

2. 4,710억 달러

3. 7,065억달러

1. 1인당 GDP = 3,000 달러

2. 1인당 GDP = 7,000 달러

3. 1인당 GDP = 10,000 달러
신제윤

(2014)
(20년) 약 5,000억 달러 1인당 GDP 10,000달러 

국회예산

정책처

(2015)

2026

(50년)

1. 4,822조원

2. 3,100조원

3. 2,316조원

남한 1인당 GDP의 66%

1. 현상태에서 통일

2. 인도적 지원 확대 후 통일

3. SOC등 전면적 협력 후 통일
이헌영

(2017)

2017

(20년)

6,215억 달러

(705.1조 원)

1만 달러(2036, 남한 1인당 실질 

GDP의 약 30%) 

<통일비용 관련 선행연구: 목표소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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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추정방식 및 기타 관련 문헌

○ 삼성경제연구소(2005)는 북한주민의 기초생활보조비와 산업화 지원(SOC) 

투자비 항목에 대한 통일비용을 계산함

- 통일비용은 통일후 10년간 기초생활보장비 447조 원, 경제지원비 992

조 원으로 총 54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최준욱(2008)은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하에서 남북한간 근시일내 급진적 

통합과 인구이동의 제한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통일비용을 추계함

- 이를 위해 사전에 결정할 수 없는 민간투자를 제외하였으며, 통일로 

인한 북한의 지출, 남한의 지출 그리고 지역적 구분이 어려운 경우 통

일한국 중앙정부의 지출로 구성함

- 남한의 추가재정지출은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지역에 적용하지 않은 상

태를 가정할 경우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의 12%에서 10년 뒤 7%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함

○ 미래기획위원회(2010)는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점진적 통일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함

- 통일비용은 2020년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500조 원,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350조 원으로 분석함

○ 김유찬(2010)은 통일비용을 기초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정부서비스 및 

SOC 투자 항목별로 계산함

- 20년 동안 2,257조 1,700억 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

며, 이 중 소모성 비용인 기초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정부서비스를 

60%로 감소시킬 경우 통일비용은 1,548조 3,02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

로 나타남

○ 통일부(2011)는 통일비용 항목을 북한지역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보장비

용, 정치·행정·사법제도 통합 비용, 평화체제 구축비용, 민족공동체 형

성 비용, 경제제도 통합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추산함

- 단기형(2020년 통일), 중기형(2030년 통일), 장기형(2040년 통일) 통일시

나리오를 사회보장제도 도입수준과 북한임금수준 변화에 따라 10년 동

안의 통일비용을 예측한 결과, 각각 183.3~627.6조 원(남한 국내총생산 

대비 1.3~4.4%), 223.6~848.3조 원(남한 국내총생산 대비 1.7~6.6%), 

149.6~593.6조 원(남한 국내총생산 대비 1.5~6.0%)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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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외(2013)는 재정지출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의 1%로 정하여 산업통

상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및 기반시설 투자 부문에 배분하여 통일비용을 추

계함

- 재정지출을 산업통상에너지(0.25%), 농림수산식품(0.25%), 기반시설 투

자(0.5%) 부문에 배분하여 추계한 결과, 경제성 재정지출의 총 규모는 

581.8조 원으로 예측함

○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통일비용의 항목을 사회보장, 행정, 교육, 투자 및 

기타 재량지출(SOC 유지보수 비용,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 등)로 구

분하여 계산함

- 분석결과, 2016~2060년 동안 부담규모는 1경 48조 원(실질 4,657조 원)

으로 연평균 3.9%수준이며, 통일직후인 2016년에 68.0조 원에서 2056년 

357.2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60년에 339.9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함

- 항목별로 사회보장의 비율이 전체 통일비용의 47.7%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기타재량지출(SOC 유지보수 비용,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20.9%), 교육(12.1%), 행정(11.9%), 투자(7.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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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비공개 보고서로 MBC 뉴스 ‘미래기획위 "급변상황 통일땐 비용 7배 급증"’ 

(https://imnews.imbc.com/replay/2010/nwtoday/article/2680061_30527.html)으로 정리

기관

(년도)

통일시점

(조정기간)
비용 가정 방식

삼성

경제

연구소

(2005)

2015

(10년)
546조 원

기초생활보조비

산업화 지원(SOC)투자비

항목별 

추정

방식

최준욱

(2008)

2011

(10년)

남한의 투자비: 

남한 GDP의 12% 

→ 7% 감소 (10년 

뒤)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지역에 적용하지 

않은 상태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

재정

능력 

접근

미래

기획

위원회 

(2010)*

2011

(30년)

1. 2,500조 원

2. 350조 원

1. 급진적 통일

2. 점진적 개방 후 통일
-

김유찬

(2010)

2010

(20년)

1. 1,548.3조 원

2. 2,257.2조 원

1. 기초생계비지원/의료비

지원/정부서비스 100% 

제공

2. 기초생계비지원/의료

비지원/정부서비스 

60% 제공

항목별 

추정

방식

통일부

(2011)

2020(10년)

2030(10년)

2040(10년)

183.3-627.6조 원

223.6-848.34조 원

149.6~593.6조 원

북한의 임금 결정 

수준과 사회보장제도 

일부 또는 전면도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항목별 

추정

방식

조한범 

외 

(2013)

2030

(20년)

공공투자: 581.8조 원

총투자: 3,370.3조 원

(2013년 기준 실질금액)

산업통상에너지(GDP의 

0.25%)

농림수산식품(GDP의 0.25%)

기반시설 투자(GDP의 0.5%

항목별 추

정 + 재정

능력 접근

국회

예산

정책처

(2014)

2015

(45년)
4,657조 원

평화통일

사회보장, 행정, 교육, 투자 

및 기타 재량지출로 구성

항목별 

추정

방식

<통일비용 관련 선행연구: 항목별 추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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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통일비용

○ 1990년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동독에 서독의 체제를 이식함으로써 급진

적 체제이행과 함께 통합이 이루어짐

-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였으나 동독주민의 사회주

의 정권에 대한 불만 급증, 소련의 독일인 자결권 인정 등으로 서독의 

제도와 법규 및 구조가 독일에 그대로 도입됨

○ 통일 이후 양독 지역의 지역경제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1991~2020년간 서

독지역은 14,096억 유로에서 2020년 28,378억 유로로, 동독지역은 10,815억 

유로에서 37,526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4% 및 

4.4%로 나타남

자료: 독일 통계청 

<독일 지역별 경제규모 (단위: Billion Euro)>

○ 1991년 동서독간 격차규모를 살펴보면, 베를린 지역을 제외한 서독지역대

비 동독지역의 1인당 GDP가 33%에 불과하였지만 1992년에는 57%까지 상

승함. 이후 1996년에는 60%를 돌파하였으며 2021년 현재 71% 수준에 머물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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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를린제외

자료: 독일 통계청 자료로 계산

<1991~2021년 서독 대비 동독 일인당 국내총생산>

○ 독일은 점진적 이행방식을 택한 국가들과 달리 대규모 투자에 대한 매력

도가 높았으나, 동서독간의 균형발전 목표아래 높은 통일비용이 소요됨

- 통일비용 중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성과 보조금 지출의 비중이 

1991~2003년간 각각 49.2%, 23.0%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기반시설 재건비용은 동기간 총지출의 12.5%로, 독일 통일의 비

용에는 투자성 비용보다는 소모성 비용의 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게 나타남

- 1991~2010년간의 통일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성지출은 

53.1%로 1991~2003년과 대비하여 3.9%p 증가하였으나, 경제활성화 지

원금, 보조금 지출, 기반시설 투자액의 경우에는 동기간 각각 0.2%p, 

0.8%p 및 2.8%p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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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3
1991~

2003

1991~

2010
기반시설 (교통, 

주택, 도시) 

재건비용

9.2

(12.6)

8.7

(8.9)

12.3

(12.8)

12.3

(13.1)

12.8

(12.8)

14.8

(12.8)

160

(12.5)

200

(9.7)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지원 등)

2.0

(2.7)

7.7

(7.8)

7.7

(8.0)

6.1

(6.5)

5.6

(5.6)

10.2

(8.8)

90

(7.0)

140

(6.8)

사회보장성지출

(연금, 노동시장 

및 교육 지원)

33.2

(45.4)

53.2

(54.2)

47.5

(49.4)

46.5

(49.7)

51.1

(51.3)

52.1

(45.1)

630

(49.2)

1100

(53.1)

보조금 지출

(주재정 균형화, 

연방보조금, 

통일기금 등)

20.4

(27.9)

19.9

(20.3)

22.5

(23.4)

23.5

(25.1)

24.5

(24.6)

24

(20.8)

295

(23.0)

460

(22.2)

인건비 및 

국방비  

8.7

(11.9)

9.2

(9.4)

5.6

(5.8)

5.6

(6.0)

5.6

(5.6)

13.8

(11.9)

105

(8.2)

170

(8.2)

총 이전지출
73.1

(100)

98.2

(100)

96.1

(100)

93.6

(100)

99.7

(100)

115.5

(100)

1280

(100)

2070

(100)

<독일연방건설교통의 통일비용 내역(단위: Billion Euro)>

주: ()은 총이전지출 대비 %

자료: Schroeder, Klaus,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hlstand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Forschungsverbund SED-Staat, Freie Universität Berlin, 2009, p. 88, 신동진(2011)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 통일 비용 중 동독지역내 기반시설 투자비를 살펴보면, ‘BVWP(통일독일

의 연방교통계획) 92’의 예산계획 중 교통시설 투자액은 총 4,535억 마르

크(249조 원)이며, 이 중 철도, 도로 및 해운 부문에 각 39.7%, 38.9% 및 

5.6% 순으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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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WP 2003’2) 계획의 중점 투자 분야는 ① 교통애로구간의 제거, ② 

300여 개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③ 항만입지 

강화 ④ 동독지역의 교통인프라 투자 증대 ⑤ 기존 교통망 투자 제고임

-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1,489억 유로로, ‘BVWP 92’의 855억 유로

에서 74%가 증가함

- 도로 및 철도예산은 ‘BVWP 92’에 비하여 각각 77%, 76% 이상, 해

운투자는 44% 증가함

- 신규건설투자 수요가 높은 인프라는 도로(60.1%), 철도(38.5%) 순으로 

나타나 도로의 신규건설 투자에 대한 확대 폭이 가장 컸으며, 해운부

문은 감소함

주: 1) 실제투자금액(기준: 각년도)

    2) 1999년 기준

    3) 2001년 기준

    4) 민간사전투자연방간선도로프로젝트에 대한 연방분담금 20억 유로 포함

    5) 1991-1993년을 1994년 수준으로 설정

자료: 통일부(2017) 독일통일 총서(20) : 교통 통신 분야 관련 정책문서

2) ‘BVWP 2003’은 ‘동독지역 재건 및 서독지역 완성(Aufbau Ost und Ausbau West)’라
는 슬로건 아래 세워졌으며, ‘BVWP 92’의 계획기간 내의 예산부족(400억 유로)으로 인
해 변경된 계획임. ‘BVWP 92’에서는 동서독간 단절구간 연결이 주요 목표였으나 
‘BVWP 2003’에서는 유럽교통망 연결과 복합수송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다룸

부문
 ‘BVWP 92’(1991~2000)  ‘BVWP 2003’(2001~2015)

금액(억 유로)1) 비중(%) 금액(억 유로) 비중(%)

총예

산

철도2) 362 42.3 639 42.9

도로3) 441 51.6 7754) 52.1

해운 52 6.1 75 5.0

계 855 100.0 1,489 100.0

신규

건설

예산

철도 197⁵⁾ 42.3 255 38.5

도로 229 51.6 3983) 60.1

해운 31 6.1 9 1.4

계 457 100.0 662 100.0

<‘BVWP 2003’(2001~2015)의 교통부문 투자 규모>



- 15 -

□ 종합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남북한 통일비용의 개념과 비용 산출 방법, 그리고 관련 문헌

을 정리하였으며, 분단 40년만에 급진적인 통합을 이룬 독일을 사례로 통

일비용과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검토함

○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 이후 급진적 통합으로 인해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

요되면서, 남북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짐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통일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빅뱅식(big bang) 통일부터 점진적 통일, 경협수준에 따른 통일 등 다

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통일비용을 예측함

- 이는 다양한 통합 환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원조달 전략의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목표소득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통일비용 규모를 제시한 

연구와 항목별 추정연구가 주를 이룸

- 인프라 투자는 경제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비를 순비용 측면

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교통 기반시설 투자는 대부분 항목별 추정연구에 반영되어 있지만, 통

일의 순 비용이 아닌 총규모 측면에서 분석함.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

책처(2015)에서는 SOC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 시나리오 하에서 생산성 

향상 증가(연 1%)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을 뿐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별도로 감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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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경제 방법론

□ 검토 개요

○ 북한경제 분석을 위한 자료의 구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경제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북한의 특수성을 포함한 가정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경제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한경제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자료의 수준도 다른 국가에서의 추정된 

수치이며, 관련 변수도 일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분석에 있어 다양한 모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분석적으로 발전 가능한 내용 파악

을 위해 기존 문헌에서는 어떠한 측면으로 북한경제를 분석해왔는지를 정

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원고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북한경제와 연관된 분석관련 국

내외 논문을 검토하여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석측면의 연구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정하며, 다양한 분야 중 경제, 특히 연산

일반균형모형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맞추되, 이 외 문헌도 포함하여 

검토함

□ CGE 모형 관련 문헌

○ Noland 외(1997)는 1990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개혁의 무역 자유화 시나리오를 분석함

- 기본 가정은 신고전주의를 따르나 수출과 수입에 엄격한 수량통제와 

국내제품과 요인시장의 왜곡을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분석을 위한 무역 자유화 시나리오는 무역 증가로 인한 이득, 총요소

생산성 증가, 자본스톡의 노후화 충격을 기준으로 함

- 무역 자유화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소득은 40~50% 증가하며, 북한 소

득을 남한 소득의 60%로 늘리는데 필요한 돈은 3,190억 달러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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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and 외(2000)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 통합을 분석하기 위해 1996년 

기준 남북 KIM(Korean Integration Model)-CGE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 간 

기술이전, 인구 이동, 재화시장 통합, 요소시장통합 등의 남북 통합 경제 

효과를 추정함

- 기본적인 가정은 Noland 외(1997)과 같으며, 북한 내부의 왜곡과 관련

하여 전형적인 중앙계획경제(CPE)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 수입원을 

회전세(turnover taxes)로 적용함

- 추정결과, 재화시장 통합은 남한보다 북한 성장을 유도하며, 요소시장 

통합은 남한 경제에 있어 생산량, 소득분배, 성장률 측면에서 긍정적인

(+) 효과를 창출함

○ 이영선 외(2002)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1999

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로 적정 투자배

분 비율을 분석함

- 북한 산업연관표를 직접 추정하여 CGE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CGE 모

형 구축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재화의 국제시장가격체계가 

고정되어 있고, 북한경제의 변화가 해외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

모 개방경제로 가정함

- 분석결과, 광업에 60%, 전기가스수도 24.83%, 화학공업 14.34%, 요업 

0.79% 등으로 배분되는 것이 투자효과를 극대화함

- 또한, 1999년 기준 북한 1인당 GDP가 남한의 60%에 도달하도록 만드

는데 필요한 총 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추정한 결과, 약 35,724억 달러

로 추정됨

○ 이영훈(2002)은 2000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북

한경제개혁의 영향을 예측함

- 2000년 기준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1979년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적용하였으며, CGE 모형 구축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

해 공급부족과 이중경제구조를 감안하기 위해 후진국경제 분석에 활용

되는 후기 케인즈(post-Keynesian)과 후기 칼레츠키(post-kalechian) 모

형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함

- 공급제약 상황에서 투자증대, 임금상승, 화폐의 평가절하 등의 경제정

책은 생산증가 이상의 물가상승을 유발, 실질소득의 감소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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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석·최영준(2003)은 남북한을 통합한 완전폐쇄(fully closed) CGE 모형

을 이용하여 4가지 인구이동 관련정책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 이 연구에서는 모수의 가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적용

되어 산업연관표를 따로 추정하지 않고, 독립된 두 국가가 한 경제로 

통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인구이동이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함

- 4가지 정책 중 대안적 통합정책이 남북한 주민의 기대효용을 모두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주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

함

○ 신동천(2004)은 1999년 기준 북한의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사용하여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함

- 1987년 동독의 사례를 참조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을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극대화하도록 사용

한다는 것을 전제로 CGE 모형을 구축함

- 대북지원은 이전지출형식과 실량지원형식 두 가지로 적용하였으며, 모

의분석결과 식량지원이 민간에 직접 배분되는 경우, 북한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신동천(2007)은 2005년 기준 북한의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의 에너지 부분의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04년 산업구조를 이용하고 2004년 기준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2005년 기준 북한의 산

업연관표를 추정함

- 또한, 북한의 계획경제체계를 CGE 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부가

가치 중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잉여는 정부의 세수입에 포함되고 이

렇게 형성된 정부수입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과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 및 투자에 사용한다고 가정함

- 전력산업 40억 달러의 대북투자는 1억 5,599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석

유산업 1억 5,000만 달러의 대북투자는 965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한계상 발전과 송배전으로 인한 생

산성 향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함



- 19 -

○ 성한경(2014)은 축차 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

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북한의 자료를 직접 구축한 것이 아니라 GTAP DB 8.1에 속한 135개국

에서 최대한 의미 있는 국가를 분류하고 이 외 국가(Rest of East Asia)

를 북한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 달리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경제통합 20년 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4.3~110.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 문외솔(2015)은 남북한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반도 통일의 

경제효과를 분석함

- 기준연도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지 않고 일종의 가정들을 통해 시뮬레이

션을 진행함. CGE 모형 구축시 생애주기모형을 적용하였고, 사회간접

자본축척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통일 이후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통

합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을 가정함

- 분석결과, 통일 직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총요소생산성 차이가 상당하

더라도 통일 이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남북지역의 총생산은 통일 이

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Cheong(2016)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북한의 CGE 모형 분석을 위해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자료에서 북한 대리 국가를 선정

- 북한의 자료를 직접 추정하지 않고, 특정 나라를 북한으로 가정하는 

등, 대리로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검토결과, 140개 경제(국가) 중 루마니아를 북한의 대리경제로 선정하

였으며, 기존연구와 비교한 결과,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료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김재현·정은찬(2018)은 2012년 기준 남북한 다지역 정태 CGE 모형을 사

용하여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유입할 경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인구이동 시나리오는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비율과 고

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12개 시나리오를 설정함

- 북한 인구의 20%가 남한으로 유입되면 북한 국내총생산은 8.9%, 투자 

18.5%, 소비 8.6%, 국제수지 60.0% 감소하며, 남한의 실물지표는 고용

율이 낮아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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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찬·김재현(2020a)은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활

용하여 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CGE 모형 설정시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으로 

분리하여 이중경제로 적용함

- 분석결과, 북한의 외환환율이 10% 감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0.06% 

감소, 무역수지는 2.1% 악화

○ 정은찬·김재현(2020b)은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함

- 코로나19에 대한 시나리오는 수출, 수입, 비공식부문 소비량에 따라 3

가지로 적용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에 의해 교역량이 70%, 비공식부

문 소비가 17.5% 줄어들면 국내총생산은 1.56% 감소

○ 정은찬(2021)은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을 사용하여 북

한의 기업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이중경제 CGE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북한의 기업경영방식

은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함

- 자율적 경영방식 비중의 50% 확대로 인해 국내총생산은 1.6%, 소비량

은 0.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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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약

Noland 외

(1997)

• 1990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무역 자유화 시나리오는 무역 증가로 인한 이득, 요소생산성 증가, 

자본스톡의 노후화 충격을 기준

• 무역 자유화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소득은 40~50% 증가, 북한 소득을 

남한 소득의 60%로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은 3190억 달러로 추정

Noland 외

(2000)

• 1996년 기준 KIM(Korean Integration Model)-CGE 모형

• 남북 간 기술이전, 인구 이동, 제화시장 통합, 요소시장통합 등의 남북 

통합 경제 효과 추정

• 재화시장 통합은 남한보다 북한의 성장을 유도하며, 요소시장 통합은 

남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창출

이영선 외

(2002)

• 1999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산업별 적정 투자배분 비율 분석

• 1999년 기준 북한 1인당 GDP가 남한의 60%에 도달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총 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추정

이영훈

(2002)

• 2000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2000년 기준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1979년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그대로 

사용

• 공급제약 상황에서 투자증대, 임금상승, 화폐의 평가절하 등의 

경제정책은 생산증가 이상의 물가상승을 유발, 실질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서청석·

최영준

(2003)

• 남북한 통합 완전폐쇄 CGE 모형

• 모수의 가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 

산업연관표를 따로 추정하지 않고 접근

• 4가지 인구이동 정책 중 대안적 통합정책이 남북한 주민의 기대효용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분석

신동천

(2004)

• 1999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대북지원은 이전지출형식과 실량지원형식 두 가지로 적용

• 식량지원이 민간에 직접 배분되는 경우, 북한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

신동천

(2007)

• 2005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전력산업 40억 달러 및 석유산업 1억 5,000만 달러의 대북투자의 

부가가치 추정

• 발전과 송배전으로 인한 생산성향상 효과는 미반영

성한경

(2014)

• 다국가 축차 동태 CGE 모형

• GTAP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GTAP DB 8.1에 속한 135개국에서 일정 

국가를 북한으로 가정하여 분석

<북한 CGE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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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약

• 경제통합 20년 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4.3~110.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문외솔

(2015)

• 남북한 다지역 동태 CGE 모형

• 산업연관표를 따로 추정하지 않고 접근하였으며, 통일 이후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을 가정한 점이 특징

• 통일 직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총요소생산성 차이가 상당하더라도 

통일 이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남북지역의 총생산은 통일 이전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Cheong

(2016)

• CGE 모형 분석을 위해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자료에서 북한을 대리할 수 있는 경제 확인을 목적

• 140개 경제(국가) 중 루마니아가 북한의 대리경제로 선정

• 기존연구와 비교한 결과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김재현·

정은찬

(2018)

• 2012년 기준 남북한 다지역 정태 CGE 모형

• 인구이동 시나리오는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비율과 

고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12개 설정

• 이 중 북한 인구의 20%가 남한으로 유입되면 북한 국내총생산은 

8.9%, 투자 18.5%, 소비 8.6%, 국제수지 60.0% 감소하며, 남한의 

실물지표는 고용율이 낮아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정은찬·

김재현

(2020a)

•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CGE 모형 구축시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으로 분리하여 이중경제로 

적용하였다는 점이 특징

• 북한의 외환환율이 10% 감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0.06% 감소, 

무역수지는 2.1% 악화

정은찬·

김재현

(2020b)

•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코로나19에 대한 시나리오는 수출, 수입, 비공식부문 소비량에 따라 

3가지로 적용

• 이 중 코로나19에 의해 교역량이 70%, 비공식부문 소비가 17.5% 

줄어들면 국내총생산은 1.56% 감소

정은찬

(2021)

• 2018년 기준 북한 단일국가 정태 CGE 모형

•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은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

• 이 중 자율적 경영방식 비중 50% 확대는 국내총생산 1.6%, 소비량 

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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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형 관련 문헌

○ 북한경제 분석에 대한 다른 측면으로는 북한의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있음

- 분석기간이 긴만큼 단위근, 공적분, 자기상관 등 시계열 특성이 고려된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CGE 모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변수를 이용함

- 장기 시계열의 한계로 인해 주로 특정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 혹은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성환·한충영(2005)은 1990~2003년 자료와 Barbieri 및 Oneal & Russett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추정함

- 분석 결과, 남북한 간의 경제적 관계는 의존적이지 않다(Barbieri 모형)

라는 결과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북한의 폐쇄적 경제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남(Oneal & Russett 모형)

- 이를 통해 남북한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긴장과 분쟁이 완화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이 필수적인 것으로 제안함

○ 박순찬·조명철(2006)은 북한의 1965~2002년 자료와 수입을 포함한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대외교역이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 실증분석을 위해 GDP, 자본스톡, 종사자, 교역액, 수출 및 수입액이 사

용되었으며, 개방도라는 변수가 추가로 포함됨

 - 시계열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공적분 및 자기상관 검정을 통해 모

형을 보정하여 사용함

-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무역은 경제성장과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개방과 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경

제성장 및 소득을 이룰 것으로 제시함

○ 홍순직·이상만(2010)은 1965∼2008년을 기준으로 성장회계분해모형과 백

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요인을 분석 및 

전망함

- 특히, VAR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인구, 식량작물 생산

량, 철강생산능력, 자동차생산능력, 에너지공급량, 원유도입량 전력생산

능력, 전력생산량, 철도총연장, 무역규모, 수출규모, 수입규모, 국방비, 

국방비 비중의 연간자료를 Autoregressive 방법에 의한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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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하여 적용함

- 분석결과, 북한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 자본생산성(자본스톡)이 50% 이

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남

- 또한 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김병연(2014)은 1990-2009년 북한의 거시경제 자료와 공적분을 고려한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북한경제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성장률, 북중무역, 남북교역, 대북지원, 남북

통합지수(경제), 재정수입/GDP, 노동참여율, 날씨더미, 식량생산량이 사

용됨

- 1990년 이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은 남북경제통합, 북중무역, 북한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정승호(2016)는 1970-2012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공적분 검정 및 

백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북한경제성장 요인을 검토함

- 북한의 성장은 대외무역과 해외수입자본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북중무역과 투자가 북한 장기 경제성장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

○ 송준혁(2014)은 인적자본의 외부성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를 분석함. 다만 실증이 아닌 모수를 가정한 모

의 분석을 위주로 검토함

- 초기 남북 간 이적자본 비율을 1/10으로 가정하고, 남북한 소득비율을 

0.8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북한에 보조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

합 경제가 장기 균형성장경로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약 25년 정도가 걸

리는 것으로 전망함

○ 송철종(2017)은 콥-더글라스 형태의 경제성장 모형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북한 경제가 자립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술

진보가 필요하며, 특히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

요함.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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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규한 외(2018)에서도 1970-2016년을 기준으로 대외무역을 포함한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실증분석을 위해 국가소득, 자본스톡, 종사자,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을 사용하였으며, 단위근, 공적분 등을 통해 시계열 특성을 고려함

-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대외무역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이 필요하다고 함

○ 정혁 외(2019)는 1996-2016년 자료와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ARC(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 모형을 이

용하여 북한의 대외개방과 무역에 따른 경제적 후생 효과를 추정함

- 북한의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GDP, 수입액, 수출액을 별도로 추

정하여 적용

-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 탄

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북한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추정한 가장 최근 연구 중 하나

인 표학길 외(2020)는 1955~2018년까지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으로 자

본스톡을 추정함

- 추정된 북한의 자본스톡은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1990년대에 크

게 감소, 2000년대 이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자본스톡은 2018년 기준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고, GDP

의 3.9배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3배 수준보다 많은 것으

로 추정됨

- 특히, 2018년 기준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8%로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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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약

주성환·한충영

(2005)

•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 1990~2003년 기준 Barbieri 및 Oneal & Russett 모형 

• 남북한 간의 경제적 관계는 의존적이지 않으며, 이는 

북한의 폐쇄적 경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 

개방이 필요

박순찬·조명철

(2006)

• 대외교역이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65~2002년 기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무역은 경제성장과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홍순직·이상만

(2010)

•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요인 분석

• 1965∼2008년 성장회계분해모형, 백터자기회귀(VAR) 

모형

• 북한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 자본생산성(자본스톡)이 

가장 크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10년간 

평균 2.9%로 하락

김병연

(2014)

• 북한경제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 1990-2009년 기준 백터오차수정모형

•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은 남북경제통합, 북중무역, 

북한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요인

송준혁

(2014)

•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 분석

• 내생적 성장모형, 모의실험을 통한 동태 분석

• 남북간 이적자본 비율을 1/10, 남북한 소득비율을 0.8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북한에 보조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 경제가 장기 균형성장경로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약 25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분석

송철종

(2017)

•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콥-더글라스 형태의 경제성장 모형, 동태 모의실험

• 검토결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술진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투자의 증대,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필요함을 제시

<기타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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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약

배규한 외

(2018)

•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 1970-2016년 기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 대외무역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정혁 외

(2019)

•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측정

• 1996-2016년 기준 ARC 모형

• 1996~2016년 기간 평균 북한경제의 무역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1.8~4.5% 수준

표학길 외

(2020)

• 북한 자본스톡 추정

• 1955~2018년 기준(1990년 기준 가격)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

• 2018년 기준 북한의 자본스톡 중 설비자산이 8%로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28 -

□ 종합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북한 경제와 연관된 분석관련 국내외 논

문을 검토하여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석측면의 연구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정하며, 다양한 

분야 중 경제, 특히 연산일반균형모형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맞추되, 이 

외 문헌도 포함함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형을 통한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전에도 관련 연구가 없지는 않았지만 북한 자료의 

범위 등이 경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로 인해 주로 현황분

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주를 이루었음. 이에 본 원고에서는 주로 

2000년 이후에 문헌에 초점을 맞추었음

○ 북한경제에 대한 문헌을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거시경제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의 경제자료를 

자체적으로 공개·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자료들이 사용되어 분석의 시기 및 범위 등에서 특정한 부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더욱이 북한 내 인구 및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자료들을 구

축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임

○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모형은 크게 CGE 모형과 기타(계량경제)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CGE 모형은 주로 정태모형이 주를 이루나 소수의 동태모형도 사용됨

- 기타모형은 주로 장기 시계열을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통계적 모

형이기 때문에 CGE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들을 사용한다

는 한계를 보임

- 이외 두 모형 군에서 모두 실증분석 외 모의실험을 통한 접근도 시도

됨. 이 중 CGE 모형은 기타 모형과는 달리 북한경제의 특성을 고려하

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CGE 모형은 기타 모형과는 달리 

많은 함수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가정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29 -

○ 분석의 내용 측면에서는 북한만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만 주로 북한과 주변지역간의 관계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나타남

- 이는 북한이 단순히 해당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

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기존 북한경제과 관련된 연구내용은 주로 투자효과, 무역효과, 개방효

과, 통일비용 추정 등으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북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이 외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리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는

지, GDP 등의 경제자료를 별도로 추정하는 등에 대한 내용도 있음. 결국 

북한이라는 특수한 나라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

용되는 북한자료의 검토를 통한 신뢰성 향상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

○ 결국 북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목적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나, 연구의 목적이 통합, 통일 등

에 한정한다면 계량경제모형 보다는 CGE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 CGE 모형은 계량경제모형보다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

음

- CGE 모형에 있어서는 가능한 다지역·동태모형으로 확장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는 북한이라는 단일국가내 특정시점의 경제변화보다는 

주변지역과 연관되어 장기간의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전 연구결과보다 

그 의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북한경제에 대한 모형설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은 동태적,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이를 통해 관련 연구들이 누적된다면 향후 보다 발전된 방법론

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북한경제의 분

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측면의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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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1. 통일비용의 정의

○ 통일 비용은 대체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일 

후 일정 기간 내에 북한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주민의 수준과 균

등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재정 지출액’이란 개념으로 사용

○ 통일 비용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이전금액으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경제적 투자비용’으로 구성(김

창권, 2005)

○ 이후 통일 비용은 북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은 미래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기회비용’을 포함하면서부터 파생적인 개념인‘분단

비용＇으로 확대

○ 따라서 만약, 통일 이전에 경제적 투자비용으로 동서독 간의 1인당 

GDP 격차가 감소하였다면 위기관리 비용과 제도통합비용은 당연히 감

소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됨 

2. 통일 비용 선행연구

○ 통일 비용 추계를 분류하면, ‘계량모형’과 ‘항목별 비용 합산방식’

으로 구분

- 전자는 북한의 1인당 GDP 달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이나 총 투자액을 추계하기 위해 자본산출계수를 이용하여 

CGE나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사용

- 후자는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 항목을 나열하고 개별 항목에서 필요

한 비용을 추계하여 합산  

○ 통일 비용 추계 결과들과 방법론들은 한계가 있음(신동진, 2011)

- 통일 비용 추계결과는 최소 5백억달러(Wolf and Akramov, 2005)에

서 최대 5조 달러(Peter Beck, 2010)까지 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 한

계가 추계 결과 상의 한계가 있음

- 소득균등화 계량모형의 단순화 시에는 현실성의 괴리가 나타날 뿐

만 아니라, 단순히 이전지출만 고려하는 항목별 비용 합산의 경우에

는 이전지출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효과를 배제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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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도 계량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성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

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논문도 통일 비용을 ‘건설이 시작된 시점부터 20년 동안 북한

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30% 수준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으

로 정의

○ 따라서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음 

3. 독일 통일 비용의 교훈

○ 갑작스러운 통일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초래

- 독일 베를린 대학교 교수 Schröder(2009)는 동독주민의 1인당 GDP

가 1991년 서독수준의 33%에서 2007년 67%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

- Schröder(2009)는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략 2조 유로(1

유로가 1,500원이라고 가정 시 3천 조원)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 

지출(통일 비용)된 것으로 발표

○ 독일 통일비용보다 큰 남북한 통일비용

- 북한주민(남한주민의 ½)은 동독(서독주민의 ¼)보다 높은 비율인데 

비해, 1인당 북한주민 소득수준(남한의 3.5%)은 1인당 동독주민의 소

득수준(서독주민의 38%)보다 매우 낮아 통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정치적인 논리에 치중한 동서독 간의 경제 및 화폐통합이 통일비용을 

증폭 

- 독일 통일 직후, 체제전환과정의 정점인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서

독의 동독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경제는 산업생산

의 ¾과 연관되어 있는 전체 경제기반의 1/3 가량이 붕괴(Institute 

fuer Wirtschaftsforschung Halle, 2010). 따라서 통일비용이 기대와는 

달리 증폭되는 측면이 있었음

- 먼저, 시장논리에 의해 교환비율이 결정되지 못한 화폐통합에 따라 

동독지역에 큰 폭의 임금상승이 이뤄져 동독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

(Siebert, 1992). 서독화폐로 동독주민이 서독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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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제품생산회사의 판매가 급감하여 영업이 어렵게 됨. 동서독 간의 

소득균등화를 위해 노동생산성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이뤄져 

동독기업의 경쟁력이 급락 

- 불투명한 소유권 관계로 인해 투자를 방해한 구동독자산의 사유화

정책이 동독지역의 기업투자를 방해(Sinn/Sinn, 1993)

- 마침내 동독경제가 자력으로 경제부흥을 이룩할 수 없는 여건에서 

시행된 소득이전지출을 통한 소비지향적인 통일정책으로 20년 뒤 

통일비용은 대략 2조 유로를 기록(Schröder, 2009)
-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남북한 통일은 독일에서 보듯이 생산기반 

붕괴 및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예상지출을 증폭시켜 경

제에 큰 부담을 주었던 제반요인들을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이 위기 관

리 비용과 체제 통합 비용으로서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됨

○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필요

-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구조가 북

한 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한편, SOC 확충을 위한 투자지향적인 공공지출을 

대폭 늘려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

- 동독지역의 경우처럼 투자목적의 공공지출 대신에 소비목적의 공공

지출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경우 북한의‘경제적 투자비용＇

으로서의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동독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기

로 한 연대협약자금에 따른 투자목적 공공지출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있었음(Ragnitz, 2005)

- 따라서 이 연구처럼 남한이 통일이전에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 사

업을 통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동독처럼 투자목적의 공공지출 대신

에 소비목적의 공공지출이 확대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기관리 

비용으로서 통일 비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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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론

○ 이 연구에서는 (1) 남한·북한·중국 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CGE 모형

(2021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기반 확장 모형)과 (2) 남한·북한·중

국·일본 4개국 21개 지역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 교통시설 투자가 

통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두 가지 모형의 구조는 거의 같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남한·북한·

중국 3개국 CGE 모형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기술

<분석 모형 비교>

남한·북한·중국 3개국 

CGE 모형

남한·북한·중국·일본 4개국 

21개 지역 CGE 모형

남한 단일 지역
4개 지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북한 단일 지역 단일 지역

중국 단일 지역
7개 지역(동북, 화북, 화동, 

화남, 화중, 서북, 서남)

일본 해당 사항 없음

9개 지역(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추부, 킨키, 추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분석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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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북한·중국 3개국 동태 CGE 모형은 중국, 북한 및 남한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강조하는 신고전주의 균형 모형(neoclassical-elas-

ticity model)임

- 집적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교통비용의 생산 요소 이동 효과를 감안한 

신경제지리 모형(new economic geography)과 결합하였고, 미시 및 거

시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상향식(bottom-up approach) 구조로 

설계

- 생산활동은, 동태 모형의 계산 과정 복잡성(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 시

장의 균형 조건, 경제주체 간 연관성, 비선형적 의사 결정 과정, 공급 

가능 규모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산업으로 단순화하였음

○ 경제 주체는 가계, 정부, 생산자, 해외 부문 등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은 노

동시장, (실물) 자본시장, 3개의 재화 및 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분

-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이윤 및 효용을 극대화하며, 가격은 각 시장

(국가별 3개 재화 시장 및 2개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결정

- 소비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를 생산자에게 공급하고 생산자는 생

산요소와 중간투입물을 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각 산업은 단일의 재화만을 생산하며, 공급 생산물은 국내공급과 3가

지 유형(동북아시아 2개 국가 및 기타 국가)의 해외수출으로 나누어지

며, 국내 수요는 국내공급과 3가지 유형(동북아시아 2개 국가 및 기타 

국가)의 해외수요로 분류

․ 각 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CET 함수의 수익 극대화와 

Armington함수의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결정

○ 연차별 신규 투자에 따른 자본 스톡의 변동을 고려한 backward-looking 동

태 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의 중장기 효과를 추정

- 경제주체의 완전한 예측 능력을 가정하여 시점 간 효용 및 이윤을 극

대화하는 합리적 기대 방법(Forward Looking)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투자가 외생 변수라는 점에서 배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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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북한·중국 3개국 동태 CGE 모형 개요>

공급과 수요

• 생산: 2단계 Leontief 생산 함수

• 부가가치: Cobb-Douglas 부가가치 함수

• 수출: CET 함수(GTAP, 기타 문헌)

• 수입: Armington 함수(GTAP, 기타 문헌)

• 국가 간 중간수요: Cobb-Douglas 함수(Mengand Ando, 2009)

• 노동 수요: 이윤 극대화 조건

• 자본스톡: 감가상각된 자본스톡과 현 시점의 투자지출 합

• 평균 임금: 노동시장 균형 조건

• 평균 수익률: 자본시장 균형 조건

• 민간 소비: Cobb-Douglas (Mengand Ando, 2009)

• 수요자 가격(CIF) = 생산자 가격(FOB) + 교통비용(거리*교통요율)

• 총투자(총저축): 자본계정 균형 조건

• 정부 세입(세출): 정부계정 균형 조건

• 해외 투자(저축): 해외계정 균형 조건

• 간접세, 감가상각액, 직접세, 민간 저축액, 산업별 정부 소비액, 산업별 

보조금, 산업별 투자지출액, 국가간 산업간 투자행렬, 가계 보조금, 정

부 투자액 등은 사회계정행렬에서 도출

변수 및 수식

• 행위 식: 256개 (생산, 부가가치, 노동수요, 수출, 수입, 3개 국가 간 교

역, 소비 등)

• 정의 식: 196개 (가격 지표, 균형식등)

• 외생 변수: 거리, 북한 교통 투자, 환율, 세계 시장 가격, 노동공급, 정부

소비 및 보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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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정행렬

○ 사회계정행렬은 수입 및 지출기준에서 경제주체 간 재화 및 화폐 흐름을 

기록한 표로서, 소득과 지출 균형 조건을 통해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을 분

석할 수 있음

- 사회계정행렬은 생산자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연관표에 소비자, 정부, 

해외부문 등을 추가하여 확장된 산업연관표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사회계정행렬 구성항목은 국가별 생산요소(임금과 이윤), 가계(소비자), 3

개 산업(생산자), 일반정부 및 정부보조금, 산업별 투자, 자본계정 및 세계

계정 등으로 이루어짐

- 가계부문 소득은 노동 임금, 자본소득, 정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 저축 및 직접세 납부 등에서 사용

- 노동 임금은 생산부문 피용자보수, 자본소득은 생산부문 영업잉여와 

같음

- 정부부문 수입은 가계부문 직접세, 생산부문 간접세, 자본계정 수입 등

으로 이루어지고, 소비지출, 가계 및 기업 대상 보조금, 저축 등으로 

활용

- 자본계정 수입은 생산부문 감가상각, 가계부문 저축, 정부부문 저축, 

순해외차입 등으로 구성

- 세계계정은 4개국과 기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거래를 나타냄

○ 생산부문은 2015년 기준 중국 산업연관표의 42개 산업, 남한의 83개를 기

초로 하여 3개 산업으로 단순화시켰으며, 북한의 경우, 2015년 EORA세계

산업연관표에 수록된 북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추산

- EORA의 세계산업연관표(Multi-Region IO, MRIO)는 190개국 26개 산업

을 대상으로 1990~2015년의 장기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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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국 간 교역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간수요(십억 $) 중국 북한 남한

중국 79.71 - 0.28 

북한 - 0.04 -

남한 0.41 - 6.00 

민간 소비(십억 $) 중국 북한 남한

중국 56.41 - 0.21 

북한 - 0.07 -

남한 0.18 - 8.04 

투자(십억 $)　 중국 북한 남한

중국 76.44 - 0.22 

북한 - 0.03 -

남한 0.60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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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비용 효과 분석

○ 북한 교통시설 건설이 통일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음

- 정책 변수는 (1) 교통 투자에 따른 교통시간 변화, (2) 교통 요율 및 (3) 

북한 교통 투자 규모 등임

- 북한 투자 규모가 외생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주도형 모형

(Investment-driven Model)을 자본시장 거시경제 완결규칙

(Macroeconomic Closure Rule)으로 활용하였음

○ 북한 교통 투자 규모는 2020년 가격 기준 19.40조 원으로서 남한이 10년간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

- 교통 요율의 변화율은 거리당 통행비용에 대한 통행 거리 탄력성이 –
0.3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지역 간 통행시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음

- 북한 교통시설 개발 이전과 이후 교역 경로를 분석하여 시간 거리를 

측정

- 교통시설 개발 이전 교역에 대한 경로 대안은 육상수송과 해운으로 구

성. 해운의 경우, 분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입지역의 중심 도시에 

가장 가장 근접한 항만으로 제한

- 북한의 교통시설 개발 이전 교역은 중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며, 개발 

이후에는 남북한의 도라산 지역 육로를 통해 직접 교역이 이루어진다

고 가정

- 해운 거리는 SEARATES를 이용하여 해운 속도 13노트 기준 소요 시간

을 측정. 육상 거리는 Google 지도를 활용하였으며, 개발 이전 국가별 

도로 시속은 베이징-신의주 60km/h, 베이징-텐진 33km/h, 서울-인천 

40km/h, 북한 30km/h, 개발 이후에는 도로 90km/h, 이외의 구간 

70km/h을 적용

- 도로 통관 소요시간은 4시간 30분 소요된다고 가정

개발 이전 개발 이후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남한-중국 1,191 4,925 1,317 1,785

남한-북한 2,033 5,882 247 478

북한-중국 1,070 1,307 1,070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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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기간은 30년으로서, 이 중 건설 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음. 이에 

따라 교통 자본 축적에 따른 운영 효과는 11년 차부터 30년 차까지 발생. 

- 10년간 발생하는 건설 효과는 단기 효과로서, 투자수요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감소

- 반면에 20년간 나타나는 운영 효과(예, 물류 비용 감소에 따른 교역 확

대, 집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는 단기 효과보다 작을 수는 있으나 

시설이 활용되는 기간에는 지속해서 발생

○ 북한 교통 투자가 남한 및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북한 교통 투자의 남북한 경제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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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통 투자가 남북한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조 원, %)>

년차
국내총생산 변동액(조 원) 국내총생산 변동율(%)

중국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 -0.02 0.68 -0.46 2.28 -0.03

2 0.01 2.70 -0.40 8.85 -0.02

3 0.02 3.31 -0.33 10.63 -0.02

4 0.04 3.71 -0.25 11.67 -0.01

5 0.06 4.02 -0.14 12.38 -0.01

6 0.07 4.28 -0.02 12.90 0.00

7 0.09 4.51 0.11 13.30 0.00

8 0.11 4.71 0.27 13.62 0.01

9 0.12 4.90 0.45 13.86 0.02

10 0.14 5.08 0.65 14.06 0.02

11 0.33 4.55 1.64 12.33 0.06

12 0.36 4.60 1.89 12.18 0.06

13 0.40 4.64 2.17 12.03 0.07

14 0.44 4.67 2.47 11.87 0.07

15 0.47 4.71 2.81 11.70 0.08

16 0.51 4.74 3.18 11.52 0.08

17 0.54 4.77 3.58 11.34 0.09

18 0.57 4.79 4.03 11.14 0.09

19 0.61 4.80 4.52 10.94 0.10

20 0.64 4.82 5.05 10.73 0.11

21 0.68 4.82 5.63 10.51 0.11

22 0.71 4.82 6.26 10.28 0.12

23 0.75 4.81 6.94 10.05 0.13

24 0.78 4.80 7.69 9.80 0.13

25 0.82 4.78 8.50 9.55 0.14

26 0.85 4.75 9.38 9.28 0.15

27 0.89 4.71 10.33 9.01 0.15

28 0.93 4.66 11.36 8.72 0.16

29 0.97 4.60 12.48 8.42 0.17

30 1.01 4.53 13.68 8.12 0.17

건설(01-10년차) 0.64 37.89 -0.13 11.52 0.00

운영(11-30년차) 13.26 94.38 123.57 10.32 0.12

총계(01-30년차) 13.90 132.27 123.44 - -

평균(01-30년차) - - - 10.63 0.10

주: 중국의 경제성장률 효과는 0.01% 미만임



- 44 -

○ 통일비용이 북한 일인당 소득이 남한의 30% 수준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

정 지출액으로 정의한다면, 통일비용은 1123.28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의 14.29%에 해당

- 통일비용에 남한의 북한 투자비 19.40조 원을 추가하고 북한 투자의 

남한 경제 효과인 123.44조 원을 차감할 경우, 남한경제가 부담해야 할 

순통일비용은 1019.24조 원(남한 국내총생산 대비 12.97%)로 추산

- 남한의 북한 투자는 통일비용을 9.26%(국내총생산 대비 통일비용  

1.32%) 감소시킴

<통일비용 추산>

○ 통일비용 분석과 관련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이 북한 교통투자비를 조달할 경우, 통일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 통일비용의 정의는 무엇인가? 30%에 대한 이론 또는 정책적 근거는 무

엇인가?

- 북한 교통투자정책과 남한 지역정책 간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북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시아에 미치는 사회경제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가?

목표

통일

비용

(A)

교통 

투자

비용

(B)

교통 투자의 

남한 

경제기여도

(C)

순통일비용

(D=A+B-C)
비고

규모(조 원) 1123.28 19.40 123.44 1019.24

남한의 북한 투자는 

통일비용을 9.26% 

감소

30년 차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4.29 0.25 1.57 12.97

남한의 북한 투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통일비용을 1.3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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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과제 추진 내용

2022년 4월

연구배경 논의 연구 방향 및 연구 질문 설정

연구목표 정리 연구 목적 및 방법론 재검토

통계 자료 산업연관표 및 지역경제 지표 분석

문헌 자료 통일비용 및 분단비용 분석

계획 자료
북한 사회기반시설 및 경협계획 비교 

평가 및 정리

2022년 5월
모형 설계 21개 동북아시아 지역 분석

자료 구축 지역 연계성 분석

2022년 6-7월
모수 추정 계량 모형 추정

프로그램 코딩 GAMS coding

2022년 

8-11월

외부 충격 정의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규모 설정

정책 실험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의 

동북아시아 지역 효과 추정

실험 결과 비교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에 따른 

통일비용/분단비용 추산

실험 결과 분석 정책함의 평가

2022년 12월 연구 마무리
연구 기여도 및 차별성 정리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2023년 1월 연구 보고서 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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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성과 및 기여도

□ 사업 성과

학술대회 발표(6건; 2023년 5월 발표 예정 포함)

Ÿ The 12th ACRS (Asian Conference in Regional Science, 온라인학술대회, 

2022. 08. 09) “Spatial Connectivity of Northeast Asia Regions” Special 

Session 주관 (기획: 김의준, 서울대학교)

- 발표1: Assessing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s of Transportation 

Network to Northeast Asian Regions: a Dynamic Multiregional 

CGE Model Approach (김의준, 서울대학교; Shimin Fan, 서울대학

교; 남경민, 홍콩대학교; Min Jiang, 서울대학교)

- 발표2: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Impacts of Improved Cross 

border Road Transport System along the China Indochina 

Peninsular Economic Corridor (Ji Zheng, 홍콩대학교; 김의준, 서

울대학교; 남경민, 홍콩대학교)

- 발표3: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Interactions among Economic 

Reg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ort Scale 

in the World Market (이유진, 경기연구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Ÿ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2. 11. 17) 발표 

- 발표: 북한 사회기반시설 경협사업이 통일 비용에 미치는 효과(김의준, 서

울대학교)

- 토론: 정일호(유신엔지니어링), 신동진(국회예산정책처)

Ÿ 2022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2022. 12. 17) Regular Session 발표

- 사회: 박승규(군산대학교)

- 토론: 이창연(전북대학교)

- 발표: 북한 지역 격차 분석(신혜원, 서울대학교; 김의준, 서울대학교)

Ÿ 2023 Taipei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cademia Sinica, Taiwan, 

2023. 05.18-21) 초청 논문 발표 예정

-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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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1회)

Ÿ 2022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2022. 12. 17) 우수논문상 수상

- 수상 논문: 북한 지역 격차 분석(신혜원, 서울대학교; 김의준, 서울대학교)

- 주최: (사)한국지역학회

교육(1회)

Ÿ 제17회 지역분석 여름학교 개최(2022. 08. 25)

- 주제: 머신러닝과 국토지역 분석

- 강사: 장요한 박사 및 이보경 박사(국토연구원)

- 주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서울대학교 융합전공 

지역·공간분석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일반

공동연구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 주관: 서울대학교 공간경제연구실

논문 투고 예정(3건)

1)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of South Korea (공저자: Kyung-Min Nam, University of Hong 

Kong; 김슬기, 서울대학교)

- 투고 예정 학술지: World Development

2) Assessing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s of Transportation Network to 

Northeast Asian Regions: a Dynamic Multiregional CGE Model Approach 

(공저자: Kyung-Min Nam, University of Hong Kong; Shimin Fan, 

서울대학교)

- 투고 예정 학술지: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3)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Interactions among Economic Reg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ort Scale in the World 

Market (공저자: 이유진, 경기연구원)

- 투고 예정 학술지: Regional Studies



- 48 -

세미나 기획

The 12th Asian Conference in Regional Science(온라인학술대회, 2022. 08. 

09) “Spatial Connectivity of Northeast Asia Regions” Special Session 주

관 (기획: 김의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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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발표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2. 11. 17)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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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간 격차를 좁히고, 주요 분야

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투입되는 제반 비용을 의미(통일부)

- 초기 통일비용은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 개념으로 사용

- 통일비용은 (1)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제도의 통합비용과 (2)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비용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확장

○ 연구 목적은 북한 교통시설 개발이 통일비용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를 

분석

- 분석 대상은 북한, 중국, 남한 등 3개국임

- 연구 방법론은 2020년 기준 중국, 북한 및 남한의 국가 대상 연산일

반균형 (Multi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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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발표

2022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2022. 12. 17)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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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2022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2022. 12. 17) 우수논문상 수상



- 58 -

교육

제17회 지역분석 여름학교 개최(2022.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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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연 예정

Taipei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cademia Sinica, Taiwan, 2023. 

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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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 개요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of South Korea

ABSTRACT

Nor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has remained less than 2% of 

South Korea's, and 3.5% on a per-capita basis as of the end of 2021. If strong 

actions are not taken to reduce such economic gaps between two Koreas, the 

interregional disparity could cause substantial financial and fiscal costs for South 

Korea to pay for maintaining peaceful relationship. This paper explores two 

main research questions: how does highway development of North Korea affect 

national economic growth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what is the impacts of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s on th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of two 

Koreas? To address these questions, we assess how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s on the highway development affects economic growth of Northeast 

Asian nations, developing a tri-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China. The model measures economic gains and 

losses from the changes of spatial accessibility and th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producers’ profit maximization on the supply side and households’ 

utility maximization on the demand side. The model is applied to examine how 

the highway network influences the economic behavior of national consumers 

and producers, and how this has in turn reshap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if South Korea builds the 

North Korea’s highway to directly link between Dandong in China and Seoul,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could increase by 10.63% over 30 years 

in spite of very limited effect on South Korea’s economy. In addition, while 

the model estimates “unification cost” as 14.29% of South Korea’s GDP,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s could contribute to decreasing the cost by 1.32% 

point.

Keywords: CGE Model; Unification Costs; International Conflict; Transportation 

Cos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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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북한 경제 분석에 관한 국제 연구와 통일비용의 실증적 접근이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학술 가치가 있음

○ 사업의 효율성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학회 논문 

발표, 기획 및 교육, 논문 출간 준비)

○ 사업의 발전 가능성

- 남한·북한·중국 3개국 국가 모형과 21개 지역 모형을 활용하여 (1) 

북한의 통일비용 효과, (2) 동북아시아(북한 포함) 성장 분석, (3) 중국 

일대일로와의 연계성 검토 등 다양한 연구를 시도

○ 사업의 영향력

- 다른 연구기관의 연계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

구지원사업: 동북 3성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한반도 교통인프라와 중

국의 일대일로)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본 연구는 1년 과제라는 점에서 연구 내용의 심화 정도를 제고시키는 데 한

계가 있었음

□ 향후 계획(후속 연구): 북한 지역 정책과 지역 경제
○ 북한의 국토 계획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가? 계획 목표는 무엇인가?

○ 북한의 지역 정책 이론과 목표는 무엇인가?

○ 북한의 지역 간 격차는 어느 수준인가? 남한보다 심화되었는가?

□ 건의사항
○ 과제 평가 항목으로서 “학회 논문 발표,” “세미나 진행” 등은 과제 수

행 기간 내 가능. 그러나 영문 논문은 작성, 투고 및 출판과정이 장시간 소

요되기 때문에, 논문 실적 평가 기간은 과제 종료 이후 3년까지 확대

○ 과제 예산 대비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자율적인 책정

○ 예산을 활용하여 기자재(예, 컴퓨터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

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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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논문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of South Korea

- 투고 예정 학술지: World Development

ABSTRACT

Nor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has remained less than 2% of 

South Korea's, and 3.5% on a per-capita basis as of the end of 2021. If 

strong actions are not taken to reduce such economic gaps between two 

Koreas, the interregional disparity could cause substantial financial and 

fiscal costs for South Korea to pay for maintaining peaceful relationship. 

This paper explores two main research questions: how does highway 

development of North Korea affect national economic growth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what is the impacts of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s on th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of two Koreas? To address 

these questions, we assess how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s on the 

highway development affects economic growth of Northeast Asian nations, 

developing a tri-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China. The model measures economic gains and losses 

from the changes of spatial accessibility and th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producers’ profit maximization on the supply side and 

households’ utility maximization on the demand side. The model is applied 

to examine how the highway network influences the economic behavior of 

national consumers and producers, and how this has in turn reshap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if South Korea builds the North Korea’s highway to directly link between 

Dandong in China and Seoul,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could 

increase by 10.63% over 30 years in spite of very limited effect on South 

Korea’s economy. In addition, while the model estimates “unification 

cost” as 14.29% of South Korea’s GDP,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s 

could contribute to decreasing the cost by 1.32%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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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자율 지표

실적 비고 달성률 

논문 투고 예정 3편

1)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of South Korea

- 투고 예정 학술지: World Development

2) Assessing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s of 

Transportation Network to Northeast Asian 

Regions: a Dynamic Multiregional CGE Model 

Approach

- 투고 예정 학술지: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3)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Interactions 

among Economic Reg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ort Scale in the 

World Market

- 투고 예정 학술지: Regional Studies

100%

학술대회 발표 5회

The 12th ACRS (Asian Conference in Regional 

Science 3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1편

2022년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1편

2023 Taipei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cademia Sinica, Taiwan, 2023. 05.18-21) 초청 

논문 발표 예정

100%

학술대회 기획 

(special session)
1회

The 12th ACRS (Asian Conference in Regional 

Science
100%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1회 지역분석 여름학교 100%

수상 1회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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